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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‘민통선 일괄 북상’ 포함 군사규
제 안건 국방부 협의

 박명원  승인 2021.12.14  2면

오늘 4차 접경지 상생발전협의회
시설 이전·보호구역 완화 등 23건
군납 경쟁입찰 철회도 공식 요구

| |



국방개혁 2.0 적용으로 소멸위기에 놓인 강원도 접경지역이 국방부에 대규모 개발사

업 추진을 위한 ‘민통선 및 제한보호구역 일괄 북상’ 등 군사규제 완화와 군유휴지 활

용을 촉구한다.

13일 본지 취재결과, 강원도와 철원·화천·양구·인제·고성 등 도내 접경지역은 14일 서울 

모처에서 국방부와 ‘제4차 강원도 접경지역상생발전협의회’를 갖는다.

이날 회의는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도내 접경지역 부단체장, 도청 실무진 

등이 참여하는 비공개 실무협의로 진행된다. 도와 도내 접경지역은 정책·제도개선, 군

사규제 완화, 군사시설 이전 등 5개 분야·23건의 안건을 협의 과제로 제시했다.

도는 주요 안건으로 민통선 및 제한보호구역 일괄 북상을 요구, 접경지역 개발여건 개

선을 추진하기로 했다.

현행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기준 민통선 10㎞, 제한보호구역은 25㎞다. 이

에 따른 도내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354㎢(축구장 32만3600개)에 육박, 2008

년 이후 약 13년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. 도는 민통선은 5㎞, 제한보호구역은 

15㎞로 일괄 북상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.

국방부의 ‘군 급식 군납 경쟁조달체계 도입’에 대한 철회 요구도 공식 안건으로 다뤄

진다. 도내 접경지역은 계획생산을 통한 군 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인 소득증대, 지

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방부의 군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철회를 공식 요구한다.

여기에 철원군은 민통선 GOP초소 주둔 병력(30∼60명)과 초소 주변 민북마을 간 급식

체계를 구축, 마을 소득창출 방안 마련과 함께 민·관·군 상생협력사업 시범사업 추진을 

건의할 계획이다.이밖에 고성군은 금강산 순례길 복원 사업을 위한 건봉사(거진읍 냉

천리)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요구한다. 또 인제군은 인제 서화 DMZ평화생명

특구 조성을 위한 군부대 미활용 유휴지 활용, 양구군은 군수지원대대 신편에 따른 이

용도로 변경, 화천군은 2군단 제2공병여단 부교중대 이전 등을 각각 건의한다.

도 관계자는 “국방개혁 2.0과 군사규제로 인한 접경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갈 

수 있도록 국방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 박명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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